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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법청문회로 드러난 노골적 진실은폐,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과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 6. 2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해당 법률안을 가결했다. 입법청문회 직후 가결된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안은 곧 본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22대 국회에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과 동시에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4. 6. 21. 진행된 입법청문회에서 수사 및 조사의 필요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신범철, 이종섭 등 핵심증인등은 증인선서를

거부했으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시종일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러한

증인들의 노골적인 비협조 행위에 비추어보았을 때,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출장 등의 사유로 출석조차 하지 않은 관계기관들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입법청문회가 박정훈 대령을 비롯한 수사외압의

피해자들의 증언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불충분했다는 점,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형사법적 제재에 국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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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지휘권한을 가진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진상 및 책임규명 역시 엄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엄중히 상기하고 신속히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을 제정하고, 국정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6. 2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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